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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참여정부 사회복지 관련예산 증액과 의의

구술자 :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예산, 예산배분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그전 정부하고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짜는데 이를테면은 밀실주

의라고 할 수 있죠. 각 부처가 예산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로

비를 해서 자기 부처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여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럼 

최종결정은 예산처하고 청와대가 딱 쥐고 있죠. 근데 이게 달라져가지고 

예산자원배분회의,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나는 데

요1) 예산을 배분하는 회의를 갖다가 일(1)박이(2)일로 이틀간 장관들을 

다 불러서 청와대 수석들도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틀간 토론을 해

서 그래서 어떤 예산은 늘이고 어떤 예산은 줄이고 이렇게 방향을 정했

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사회정책 쪽의 예산이 늘어나고 경제 쪽의 예

산은 줄어들고 그러죠. 

         그게 확연하게 추세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전에는 항상 경제예산

이 우위이고 복지예산이 그 밑에 이렇게 따라가고. 양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고 힘에서도 우위는 경제가 차지하고 사회 쪽은 열세에 있었단 말이

죠. 발언권도 그렇고. 그게 달라졌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경제부처

하고 사회부처가 대등하게 토론해서 정하는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뿐만 

아니고 예산이 역전됐으니까요. 완전히 십자형으로 역전돼서 참여정부 끝

날 때쯤은 사회정책의 예산이 이십팔(28)이 되고 경제부처 예산이 이십

(20)이 되고. 이게 역전이거든요. 참여정부 시작할 때는 이십(20) 대 이

1) 국가재원배분회의를 말함. 참여정부는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톱다운(Top-down)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했다. 대

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1년 치 예산 총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해
당 부처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7권, ‘정부혁

신’ 2008, 9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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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팔(28) 거꾸로였거든요.2) 이십(20) 대 이십팔(28)이 이십팔(28)대 이

십(20)으로 완전히 십자형으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독재적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이

틀간, 일(1)박이(2)일간에 장관들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유도해서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콱콱콱 바꿔가서 오(5)년간 바꿔서 대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획기적입니다. 예산을 결

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졌고 민주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

고 열세에 있던 사회정책이 경제예산보다 우위로 올라섰다는 거. 그런 점

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해냈구요. 

         지금 생각하면 복지국가가 워낙 유행어가 돼가지고 너나 나나 다 복지국

가 그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복지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복

지국가라는 말 대신에 주로 논쟁한 것이 ‘성장이냐 분배냐’, 그걸 가지

고 특히 보수언론이 시비를 많이 걸어 왔구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한다고 

이제 분배도 중요하다, 동반성장,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라는 말을 갖고 적극 변호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참여정부는 복

지국가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웠으면 훨씬 이해가 더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걸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참여정부의 철학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동반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노무현 대

통령의 작명입니다. 어느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삼(3)층에 큰 국제회의실

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국정과제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그

러면 이름을 차라리 동반성장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하

시더라구요.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사람들이. 저도 전공을, 그쪽을 

전공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좋은 작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들으면은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고 성장과 

분배를 둘 다 중시하면서 같이 나아간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

서 그 다음에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구술자 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주요이력

2) 참여정부 기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예산 비중을 2003년 20.2%(41조7천억 원)에서 2008년 
29%대(67조7천억 원)까지 늘린 것을 말함. 같은 기간 경제예산은 비슷한 비중으로 역전됐음.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권, ‘사회’ 2008, 2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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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인수

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도 ‘진보의 

미래’, ‘국가의 역할’ 등을 놓고 집필을 모색하던 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

다.

1950. 대구 출생

1968.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74. 서울대 경제학 석사

1983. 미국 하버드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1993. - 2003.02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2001.05 - 2003.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2분과위원(경제노동)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2003.04 사회통합기획단 단장

2004.01 - 2005.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03.12 - 2005.08 노무현 대통령 정책특보 

2005.01 한국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2005.07 -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2012년 현재)


